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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고용지수 활용, 전국 252개 지자체 고용순위 발표… 화성·달성·송파 1위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 한국고용포럼에서 한국고용진흥협회는 전국 252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여건을 종합 평가한 ‘지역고용지수 2.0’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지역고용지수는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한국고용진흥협회 회장)와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이 공동 연구한 전국 단일 고용지표로, 고용 규모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안정성·지역환경을 함께 반영한 국내 최초의 종합 고용평가지수다.
이번 조사에서 市(광역 제외) 단위 전국 1위는 경기도 화성시가 차지했다. 뒤이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가 2~5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모두 경기도가 휩쓸었다. 특히 상위 15개 도시 중 14곳이 경기도로 나타나 수도권의 고용·산업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수도권 시 가운데에서는 충남 천안시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차지한 화성시 다음으로 강한 고용경쟁력을 보였다.
비수도권 市 단위만 별도로 보면 천안시가 1위, 뒤이어 경남 창원시, 거제시, 전남 여수시, 전북 전주시 순으로 나타났다. 천안·창원·거제·여수 등 제조업·에너지·항만 중심 도시가 전반적으로 높은 고용지표를 보이며 비수도권 고용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郡 단위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충북 증평군, 부산 기장군,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이 뒤를 이었다. 이들 군 단위 지역은 대체로 고용 변동 폭이 작고 상용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해 ‘고용 안정성 기반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보였다.
區 단위 종합평가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전국 1위로 나타났고, 강남구와 강서구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 계양구가 4위, 서울 영등포구가 5위를 차지하며 수도권이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전 유성구가 비수도권 1위로 나타났다.
이번 지수는 고용률뿐 아니라 인구·산업 구조(Scanning), 고용 수준 및 안정성(Sensing) 등 8개 변수를 기반으로 AHP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됐다. 고용률 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15.04%)로 반영되었으며, 고용률 추이, 인구소멸위험지수, 경제활동인구 등도 주요 평가요소로 포함됐다. 연구진은 향후 3.0 버전에서는 지자체의 고용정책 노력(Responding)을 본격적으로 반영해 지수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분석 결과는 수도권 집중 심화, 제조·항만 도시의 비수도권 강세, 군 단위 지역의 고용 안정성 유지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市 단위 상위 30개 중 21개가 경기도였고, 區 단위 상위 10곳 중 6곳이 서울이었다는 점은 수도권으로의 고용 편중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천안·창원·거제·여수 등 산업 기반 도시가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며, 울릉·양양·정선 등 군 단위 지역은 고용 변동 폭이 작아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구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국 시·군·구의 56.8%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지역고용지수는 각 지자체의 고용 기반을 진단하는 중요한 정책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임효창 한국고용진흥협회 회장은 “지역의 고용이 무너지면 인구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며 지역고용지수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지역고용지수 2.0은 지역 간 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 지도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지자체의 고용정책 설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위 요약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1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5 한국고용포럼에서 지역고용지수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역고용지수는 한국고용진흥협회가 2024년에 처음 개발한 지수로  전국의 고용 여건을 단일 지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 고용지수이다. 올해에는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한국고용진흥협회 회장)와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이 공동연구를 하였으며, 전국 2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고용지수 2.0’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평가 결과, 市(광역 제외) 단위 종합 1위는 경기도 화성시, 비수도권 1위는 충남 천안시, 郡 단위 종합 1위는 대구 달성군, 區 단위 1위는 인천 계양구가 각각 차지했다. 이는 지역 간 산업구조, 경제활동 규모, 인구 흐름, 고용 안정성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Ⅱ. 평가 결과 – 2025년 지역고용지수 2.0에 의한 지자체 일자리 평가 결과
1. 市 단위(광역 제외) — ‘화성시 1위, 수도권 집중 심화’ 
· TOP 15 (市 단위 종합) – 1000점 만점
1. 경기 화성시 (820.96점)
2. 경기 수원시 (741.41점)
3. 경기 성남시 (729.91점)
4. 경기 고양시(708.07점)
5. 경기 안양시(707.47점)
6. 경기 용인시(707.26점)
7. 경기 시흥시(686.31점)
8. 경기 평택시(675.03점)
9. 경기 하남시(663.06점)
10. 경기 남양주시(662.66점)
11. 경기 김포시(662.60점)
12. 경기 광명시(651.71점)
13. 경기 안산시(651.69점)
14. 경기 의정부시(651.25점)
15. 경기 구리시(630.14점)
(해석) 상위 15곳 중 14곳이 경기권, 수도권 고용·산업 집중 현상이 수치로 입증.

· 비수도권 중 가장 높은 도시 – 1000점 만점
· 1위: 충남 천안시(619.06점)
· 2위: 경남 창원시(618.52점)
· 3위: 경남 거제시(608.25점)
· 4위: 전남 여수시(607.49점)
· 5위: 전북 전주시(606.97점)
(해석) 천안·창원·거제·여수는 제조업 기반과 서비스업 성장세가 고용 견인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2. 市 단위(비수도권) — 충남 천안시 1위 
· TOP 10 (비수도권 市)
1. 충남 천안시(619.06점)
2. 경남 창원시(618.52점)
3. 경남 거제시(608.25점)
4. 전남 여수시(607.49점)
5. 전북 전주시(606.97점)
6. 충북 청주시(596.75점)
7. 경남 양산시(595.20점)
8. 충남 아산시(585.46점)
9. 경북 경산시(585.31점)
10. 전남 나주시(562.93점)
(해석) 충남 5개, 경남 4개, 전남·강원·전북·경북 등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제조·에너지·철강 중심 도시가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임. 

3. 郡 단위 — ‘달성군 1위, 증평군·기장군·울릉군 뒤이어’ 
· TOP 10 (郡·광역 포함)
1. 대구 달성군(607.44점)
2. 충북 증평군(596.35점)
3. 부산 기장군(562.57점)
4. 경북 울릉군(552.24점)
5. 전남 신안군(551.97점)
6. 충남 부여군(551.43점)
7. 강원 양양군(550.99점)
8. 공동 8위 : 강원 정선군(541.11점) /  전남 영암군(541.11점) / 인천 옹진군(541.11점)

· TOP 10 (郡·광역 제외)
1. 충북 증평군(596.35점)
2. 경북 울릉군(552.24점)
3. 전남 신안군(551.97점)
4. 충남 부여군(551.43점)
5. 강원 양양군(550.99점)
6. 공동 6위 : 강원 정선군(541.11점) /  전남 영암군(541.11점)
8,   충북 음성군(540.93점)
9.    전남 해남군(540.83점)
10. 경북 울주군(540.04점)

4. 區 단위 — ‘송파구 1위, 강남·강서·계양·영등포 뒤이어’
· TOP 10 (구·종합)
1. 서울 송파구(752.26점)
2. 서울 강남구(730.32점)
3. 서울 강서구(729.92점)
4. 인천 계양구(708.41점)
5. 서울 영등포구(697.08점)
6. 서울 마포구(696.62점)
7. 인천 미추홀구(696.47점)
8. 대전 유성구(674.72점)
9. 인천 남동구(674.06점)
10. 서울 관악구(662.73점)
(해석) 수도권 고용·서비스 집중 현상이 매우 뚜렷함

· 수도권 제외 TOP 10(구)
1. 대전 유성구(674.72점)
2. 광주 북구(606.99점)
3. 광주 광산구(596.12점)
4. 부산 강서구(586.01점)
5. 울산 남구(584.94점)
6. 광주 서구(584.44점)
7. 대전 중구(584.35점)
8. 대구 수성구(583.98점)
9. 울산 북구(573.82점)
10. 대구 중구(562.78점)
(해석) 대전·광주·부산 등 광역 중심지의 고용 안정성이 확인됨.

Ⅲ. 지역고용지수 2.0의 개발 철학과 특징
1. 고용률을 넘어 고용의 ‘양 + 질 + 환경’까지 반영 
이번 지표는 단순한 고용률 지표와 달리 다음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
· 지역 인구·산업 구조(Scanning)
· 고용 수준 및 안정성(Sensing)
· 향후 지자체 정책노력까지 포함하는 구조(Responding 은 지역고용지수 3.0에서 반영 예정)
2. SSR 프레임워크 기반 모델 설계 
지수 개발은 Scanning–Sensing–Responding 3단계를 적용했다.
Scanning (환경 탐지)
· 인구소멸위험지수
· 경제활동인구
· 사업체 수 추이
· 사업체당 종사자 수
Sensing (고용 현황 인지)
· 고용률 수준
· 고용률 추이
· 상용근로자 수 추이
· 지역 내 통근취업자 비율
Responding(정책 대응력)은 지역고용지수3.0에서 반영 예정

Ⅳ. 분석방법 — AHP 기반 가중치, z-점수 기반 점수화 
1) 변수 도출
· 고용노동부·통계청 공개자료 기반
· SSR 중 SS에 해당하는단계별 변수 8개 선정
· 지자체 노력(Responding)은 지자체가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정책 노력으로 향후 지역고용지수 3.0 버전에서 측정 예정
2) 가중치 산출
2025년  AHP 분석 결과, 지표별로 도출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AHP 가중치(%)
· 고용률 수준: 15.04
· 인구소멸위험지수: 14.07
· 고용률 추이: 12.74
· 경제활동인구: 12.64
· 사업체 수 추이: 12.52
· 사업체당 종사자 수: 11.82
· 상용근로자 수 추이: 10.86
· 통근취업자: 10.31
3) 점수 부여 방식
· ±1SD, ±2SD를 기반으로 구간별 점수 배분
· 지역 간 규모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표준화 적용

Ⅴ. 시사점
1.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
· 상위 30개 市 중 21개가 경기도
· 수도권 구(區) 상위 10개 중 6개가 서울
·  인구·산업·서비스가 수도권에 기형적으로 결집,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재점검 필요.
2. 비수도권에서는 제조·에너지·항만 도시가 강세
· 천안·창원·거제·여수 등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이 지역 일자리를 견인
3.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은 ‘고용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
· 울릉·양양·정선·신안 등은 고용률 변동 폭이 작고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안정적

Ⅵ.  향후 계획 —‘지역고용지수 3.0’으로 확장해야)
1. Responding(지자체 고용노력) 지표 추가
· 지자체의 정책 추진력·고용정책 예산·고용서비스 접근성 등을 정량화 예정
· 단, 표준화된 지자체 제출 데이터 확보 필요(공공 협력 필요)
2. 연차별 패널데이터 구축
· 2025년 이후 매년 발표 예정
· 지역 고용의 ‘상승·하락 패턴’ 분석으로 정책효과 추적
3. 활용 확산
· 지자체 고용정책 평가·국가균형발전 정책·지역소멸 대응 정책에 활용 가능
· 지자체별 고용 개선 전략 수립 시 근거자료로 사용

Ⅶ. 결론 — “지역고용지수는 지역 미래의 선행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국의 소멸위험지역 비율은 56.8%에 이르렀다. 2005년·2010년·2015년·2020년 지도를 비교하면  녹색(안정) 지역은 줄고, 주황·적색(위험) 지역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특히 비수도권 시·군 지역은 대부분 ‘위험’ 또는 ‘주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한국고용진흥협회 임효창 회장은 “지역의 고용 기반이 무너지면 인구가 유지될 수 없고 해당 지역의 소멸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역고용지수 2.0’은 지역의 고용 여건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전국 지자체 고용 종합평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산업 구조의 차이, 지역소멸 위험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용 지도(Policy Map)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